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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뉴스▐ 

 

용인경전철 사업, 1조 원대 주민소송에 휘말려 

 

용인시민들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하 ‘주민소송단’)을 꾸려 해마다 500

억 원 안팎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섰

습니다.  용인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주민소송단은 용인경전철 사업 실패의 책임자로 전ㆍ현직 시장과 공무원, 수요예

측을 했던 한국교통연구원, 건설업체 관계자 및 용인시의원 등을 지적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소송단은 전ㆍ

현직 용인시장과 공무원에게는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

른 책임을, 한국교통연구원과 건설업체 관계자를 상대로는 ‘뻥튀기 수요 예측’으로 사업성을 부풀리

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책임을, 용인시의원을 상대로는 사업 심의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

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송단은 용인시가 2004년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포함시킨 

‘최소운영 수입보장’ 조항(이용객 수가 예상치의 90% 미만이면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의 문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지나치게 높게 적용함으로써, 연간 473억 원의 적자를 용인시에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소송단의 손을 들어줄 경우 용인시는 60일 안에 전ㆍ현직 시장과 시의원, 사업관계자 등에 

대해 법원이 산정한 액수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선례가 남는다면, 그간 

지방재정을 파탄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각종 대규모 전시성 토건사업들에 대한 주민소송이 줄을 이

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기사] 

ㆍ 한겨례 - 장밋빛 예측→세금 낭비, 주민이 ‘대형 전시성사업’에 경종(2013. 10. 11.)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06581.html

